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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민생규제 해소
- 2023년 50여건의 적극해석 실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 한 해 행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

민의 편에 서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

석한 사례가 50여건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런 이유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해마다 접수건수

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23건에서 2022년도에 1,013건으로 천 건을 넘

었고 올해는 1,18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일반 국민과 기업이 요청한 

건수가 700여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불합리를 방지하는 법령해석을 하기 위

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를 교체하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공

동주택관리법령을 해석하여 노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영동군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설치한 공공목욕탕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영동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목욕

탕을 노인 여가ㆍ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목욕탕을 

60살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



장업 신고 없이도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

을 잘 살펴서 소극적이고 경직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

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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